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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행정규칙명

ㅇ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

◇ 제․개정 이유

ㅇ 존속기한 도과로 인해 실효된 동 명칭의 기존 훈령(산업통상자원부 훈령

제240호)을 폐지제정하고,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며, 국민권익위원회의

'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' 중 일부

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기 실효된 훈령을 폐지하는 동시에, 동일·유사한 내용의 훈령을 제정*

     * 존속기한 만료로 실효된 행정규칙이 계속 시행될 필요가 있다면, 해당 행정규칙을 
폐지한 후 재발령하여야 함/ 법제처, ‘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’(2025), pp. 37-38.

나. 존속기한(유효기간) 조항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(안 제22조 개정)

다. 국민권익위원회 '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

표준안'* 반영(안 제2조, 제3조 등 개정)

     *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상 ‘정의’ 규정의 도입 및 적용범위 내용의 이동(제2·3조), 이첩
→이첩·송부(제15조), 조사(기관)→조사·수사(기관)(제9·14·16조), ‘공익신고자 보호 
안내 대상’에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을 준용하는 보호규정을 추가(제18조), 
별지 서식의 일부 수정·보완 등

라. 변경된 부처명 반영(훈령 제명 및 안 제1조 등 개정)

마. 이 외 경미한 자구 및 오·탈자의 수정,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번호의

변경 등(안 제19조제2항제2호 등 개정)


